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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한 적 없어, ’ ’

수 정부 긴장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기사’10. 12. 22.( ) ‘ ’『 』
한겨레 면 종합 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( 2 ) ,

바로 잡습니다.

보도 내용□
한겨레 신문은 정부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를 추진하고 인터넷자“ 율

기구와 포털업체의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쳤으며 명확한 기준이

없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마저

크다 라고 보도함”

해명 내용□
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o

없습니다.

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o

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o 정부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

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

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.

※ 명백한 허위사실예 연평도 포격시 예비군 동원령 발령 휴대폰문자 및 게시글( ) :

o 관련 매뉴얼은 없으며,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 등과의 매뉴얼

작성과 관련된 협의도 없었습니다 끝. .


